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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는 11월 29일부터 개최되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The 4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이하 부산원조총회) 즈음하여,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는 이슈리포트 「한

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와 정책제안」을 발간한다. 이번 참여연대 이슈리포트는 2008년「ODA의 

목적: ODA의 목적과 원조체계」, 2009년「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

2010년「한국 구속성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부산원조총회에서 다뤄질 주요의제 중 하나인 ‘원조 투명성’에 주목하였다. ‘원조 투

명성’은 2008년 아크라행동의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주요한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영

국 등 주요 원조선진국들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2011년 참여연대 이슈리포트는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정책방향을 소개

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국 원조의 투명성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008년 아크라행동의제를 통해 ‘원조 효과성을 위한 원조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된 이후, 국제 

투명성 이니셔티브(IATI)가 발족하였고, 이를 통해 원조정보에 대한 공개기준을 개발하고 정보공

유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르렀다.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이러한 흐름에 국제시민사회, 국제기

구들도 동참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국제개발청(DFID), 프랑스의 개발청(AFD), 그리고 캐나다 국

제개발청(CIDA)과 같은 원조선진국 기관들은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가 하면, 양질의 정보를 공개하려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한

국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원조 투명성 평가 결과

참여연대는 엑세스인포유럽(Access-Info)의 투명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원조 투명성을 다

섯 항목(조직구조, 주요 원조전략, 원조예산, 사업시행절차, 부패방지)으로 나눠서 평가하였다. 정

보의 공개여부를 살펴보고, 공개된 정보는 정보의 접근성, 적절성, 적시성, 정확성, 비교가능성 등

을 평가하였다. 각 항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공개된 정보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충분하고,

비공개되고 있는 정보가 많아 한국 원조의 투명성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참여연대 정책 제언

한국 정부는 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2012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의 DAC 동료

검토(OECD 개발원조위원회 Peer Review)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원조정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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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국 정부는 원조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양질의 정보를 공개해 정부 정

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Ÿ 한국 정부는 원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IATI(국제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가입하

고, 원조 정보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가 통합되어 있는 정보공유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Ÿ 한국 정부는 ‘공개를 위한 공개’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원조예산이나 통계를 이해할 수 있

도록 가독성 있는 정보와 함께 이에 대한 질적 평가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Ÿ 한국 정부는 원조사업 시행의 모든 단계별(사업 발굴단계에서 종료단계까지) 정보를 자발적

으로 공개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Ÿ 한국 정부는 원조사업에 있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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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왜 원조 투명성인가

Ÿ 한국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 DAC) 가입과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 2011년 

11월 부산원조총회 개최 등을 통해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 국무총

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의 제정 등과 같은 제도적 

정비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예산을 확대해 나

가는 등 빠른 속도로 신흥 공여국의 외형을 갖추어 가고 있다.

Ÿ 그러나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는 과거 성장위주

의 경제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원외교와 같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

Ÿ 특히 한국정부는 원조의 투명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원조 투

명성에 관한 국제적인 캠페인인 ‘Publish What You Fund(이하 PWYF)’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0개국 중 26위로, 원조 투명성을 위한 조치나 의지가 아주 낮은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2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발표한 평가보고서(2010년)역시 한국이 국제투명성기구

의 비회원국이며, 구체적으로 예산 지출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3 그리고 원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춰 수원국4 이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라고 평가하였다. 2011년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ODA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투명성 제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ODA가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다고 생각한 응답자 가운데 많은 수가 “투명성 부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왜 원조 투명성인가

Ÿ 원조 투명성은 원조의 효과성, 책무성, 예측가능성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파리선

언이 요구하고 있는 상호책무성에 입각해 양국 정부에게 책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는 공여국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여국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양

1 양영미,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개발협력 2011 No.1. 한국국제협력단  

2 Publish What You Fund, Aid Transparency Assessment (2010) 참조 

3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Brookings institute (2010년 10월 5일) 미국의 브루

킹스 연구소 산하 국제경제개발연구소(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와 국제개발센터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OECD DAC 23개 공여국 및 8개 다자원조기관 등 총 31개 공여자들

과 150여개 원조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KOICA국제개발협력포커스 No.6에서 재인용 원문출처:

http://www.cgdev.org/content/publications/detail/1424481/

4 수원국은 참고문서에 따라 파트너국가, 협력대상국으로 달리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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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의회와 시민사회는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정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 수원국이 자국에 대한 공여국의 ODA를 예측할 수 없다면 자국의 가용자원에 대

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또한 수원국의 의회와 시민사회는 정

보가 부족해 자국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예산지출과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원조사업의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Ÿ 실제로 원조사업 중에 각종 부패나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 부실공사나 중복사업과 같은 예

산낭비, 공정단계에서 발생하는 강제이주나 환경파괴로 인한 인권침해 등 무수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통상 참여연대와 같이 정부정책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공여국의 민간기관 및 

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외교군사 분야의 정

보는 접근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ODA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시민단체가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책무성, 공정성, 합법성, 민주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기관이 자발적으로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원조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

하기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Ÿ 2011년 참여연대 이슈리포트는 ODA사업에 대한 양국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에 

관한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 원조의 투명성을 평가해 보았다. 이번 이슈리

포트는 2008년 아크라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제사회의 원조 투명성의 흐름을 살

펴보고, 특히 이에 호응하며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영국 국제개발청(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과 프랑스 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이하 AFD), 캐나다 국제개발청(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이하 CIDA) 등의 해외사례를 먼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원조의 투명

성 수준을 5개 항목별로 나눠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번 이슈리포트는 투명성의 기본지표 중 하나가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점에서 평가대상을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한정해 평가했음을 먼저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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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

      국제원조기구를 중심으로 한 원조 투명성 제고 노력

Ÿ 공여국 정부로 구성된 OECD DAC은 2003년 로마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담을 시작해 

2005년 제2차 파리 고위급회담에서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이하 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파리선언에서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

된 5가지 원칙은 ①협력대상국 주도의 개발협력(Ownership), ②공여국간의 협력관계 수립

(Harmonization), ③협력대상국의 기관과 제도체계를 이용한 일관된 원조수행(Alignment),

④성과중심 원조관리(Managing for Results), ⑤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이다. 또

한 파리선언은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모두를 아우르는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50개의 구체적인 공약(Partnership Commitments)과 12개의 실천지표(Indicators of

Progress)를 수립하였으나 목표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Ÿ 2008년 9월 제3차 아크라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담(이하 아크라 회담)에서 파리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아크라행동의제(Accra Agenda for Action)가 채택되었다. 아크라행동의제의 

주요내용은 △‘수원국 주인의식 강화’를 위한 수원국 내 이해관계자(시민, 의회, 지방정부,

언론 등)의 참여 확대, △수원국 능력 배양, 수원국 시스템 사용 강화 △‘효과적·포괄적 파

트너십 구축’을 위한 원조분업 논의 심화, 남남협력 증진,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취약국

에 파리선언 적용 △개발성과를 위한 원조 투명성 및 책임강화, 공여조건(conditionality)

완화, 중기예측성 제고 등으로, 파리선언의 5개 원칙을 실천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조의 투명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Ÿ OECD DAC 회원국들은 아크라행동의제를 통해 “원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을 선언하

고 “원조의 규모와 배분, 가능하다면 예산지출의 결과까지 정기적이고, 구체적이고, 시의적

절하게 공개하여 수원국이 예산, 회계, 감사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

였다.5 이후 원조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아크라회담 이후 영국의 DFID를 비롯한 공여국 국제개발협력기관들과 국제금융기구들은 

아크라행동의제에 담긴 투명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에 대한 조항들을 바탕으로 국제원조 투

명성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를 발족했다.

Ÿ IATI는 아크라행동의제의 채택을 지지하는 ‘아크라성명서(IATI Accra Statement on Aid

Transparency)’를 발표하였다.6 IATI는 성명을 통해 원조 투명성이 보다 효과적인 파트너

십을 촉진하고 상호책무성과 오너십을 강화하며 부패를 줄임으로써 개발과 빈곤퇴치를 가

5 부록-2 <아크라행동의제 24(a)>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ACCRAEXT/Resources/4700790-1217425866038/AAA-4-SEPTEMBER-FIN

AL-16h00.pdf 참조 

6 http://www.aidtransparency.net/wp-content/uploads/2009/06/iati-accra-statement-p1.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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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조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야 현지의 책무성

과 효율적인 공공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원국의 

시민들과 의회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IATI는 국가적, 국제적 보고기준을 충족시키고 원조정보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며, 원조의 조건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

할 것을 공약하였다. 나아가 개발도상국 정부, 시민사회단체, 의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광범위한 자문을 거쳐 2009년 말까지 기존의 정보공개 기준과 보고시스템을 넘어서는 보편

적 기준과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Ÿ 현재 IATI에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UNDP

와 같은 국제개발기구, EC와 같은 지역기구를 비롯해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등의 국가개발협력기관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7 2011년 6월 

OECD가 IATI에 전달한 파트너국가의 입장문서를 보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개도국 대표들은 공여국 정부에게 투명한 원조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과 원조정책, 원조규모, 지불금, 조건과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8

Ÿ IATI는 ‘원조정보에 대한 공개기준(IATI Standard)’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

미 구축하였다. 이제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시민사회, 주민 한 사람까지

도 IATI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조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IATI는 모든 공여국과 수원국이 참여하는 지구적 차원의 이니셔티브로 발전하고 있다. 그

러나 한국정부는 아직 IATI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Ÿ 유엔 또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유엔개발협력포럼(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UNDCF)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파리원칙에 따라 투명성과 책무성 조

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유엔개발협력포럼은 2010년 원조 투명성을 강조하는 1차 조사의 요

약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고, 2011년 조사결과는 이번 부산원조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9

      국제시민사회의 원조 투명성 제고 노력

Ÿ 국제시민사회도 원조 투명성 제고와 반부패를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왔다. 이들은 아크라 

회담을 계기로 원조 투명성에 관한 국제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

작하였다. 먼저 ‘원조 내역 공개하기(Publish What You Fund, 이하 PWYF)’ 캠페인은 스페

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국제단체인 엑세스인포(Access-Info)와 런던에 본부를 둔 티리

7 http://www.aidtransparency.net/about/whos-involved 참조

8 http://www.oecd.org/dataoecd/57/21/48219553.pdf 참조

9 http://www.un.org/en/ecosoc/newfunct/pdf/summary-2010_ma_analysis.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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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i)10 라는 단체가 시작했다. PWYF는 공여국의 정부가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원조예산과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원조를 투명하게 만들기(Make It Aid

Transparent)'라는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원조 투명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

다.11

Ÿ 베터에이드(BetterAid)는 2008년 아크라회담 직전에 결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의 플랫폼이다.

OECD DAC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Aid effectiveness)의 공식 파

트너이며 전 세계 700여개 회원단체를 가진 명실 공히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단체들

의 국제적 협의체라 할 수 있다. 베터에이드도 원조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최

근 IATI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다양한 캠페인도 시도하고 있다.

Ÿ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는 2007년 ‘빈곤, 원조, 부패(Poverty,

Aid and Corruption, 2007)’라는 정책문서를 통해 원조 투명성의 중요성과 관련 지침들을 

밝힌 바 있다.12 TI는 빈곤감소를 목적으로 원조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많은 경우 원조사업

이 쉽게 부패와 연결되고, 원조기금 자체가 부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왔다. 또

한 원조 대상국가의 부패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체계 

자체가 부패하거나 부패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속성원조(tied aid)는 

부패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Ÿ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정보접근이 

차단되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원조정책과 사업을 감시하는 시

민사회단체에게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

하고, 정보를 자발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

의 정보접근 능력이나 해석,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Ÿ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협력기관과 단체들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또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들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관계

기관의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주장하고 있다.13

10 티리(Tiri)는 마우리말로 모든 종류의 타부와 금지를 제거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http://www.tiri.org/참조

11 부록-1 <원조 투명성의 원칙> 참조

12 http://www.transparency.org/publications/publications/policy_positions/pp_01_2007_aid_corruption참조 

13 부록-1 <원조 투명성의 원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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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 국별 정책 사례

Ÿ IATI의 출범 이후 원조선진국들은 원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원조 투명성은 해외 원조의 긴 역사에 비해 지극히 최근에 제기된 문제로서, 원

조액이 증가해도 투명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여국과 수원국의 부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결국 원조 효과성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각성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납세자에게 원조의 내용과 결과를 밝힘으로써 원조의 정당성을 설득해 낼 수 있다고 보았

다.

Ÿ 이러한 자각과 반성에서 원조선진국들, 특히 영국의 DFID14 , 프랑스의 AFD15 그리고 캐

나다의 CIDA16 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보를 선도하고 있다. 물론 이 세 기관의 정책에는 

편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각국의 투명성 확보 노력은 시작단계에 불구함에도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며 잘못된 정책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 확대

Ÿ 세 선진원조기관들이 원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를 확

대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세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연간 백서(Annual Report) 수

준에서 공개하던 원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서 ‘가능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

이 완료된 개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까지 공개’하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영국의 DFID 경우 

새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Ÿ 캐나다 CIDA는 분기별로 예산 집행내역을 나열한 회계정보를 공개하고, 영국 DFID는 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쌍방향의 질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Ÿ 영국 DFID는 2010년 ‘영국 원조 투명성 보증 공약(UK Aid Transparency Guarantee, 이하 

투명성 보증공약)’을 채택하고 ‘2011-2015 사업계획서’(2011년 5월 발간)에서 원조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히고 있다.

Ÿ 캐나다 CIDA는 위와 같은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사업계획과 우선순위사업 보고서(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를 통해 사업계획은 물론 차기 예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성과를 위

한 개발 보고서(Development for results)’라는 연간 보고서를 통해 개별 국가 보고서와 함

께 20개 집중 전략국가에 대한 개발 성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또한 ‘원조통계 보고서

(Statistical Report on International Assistance)’와 ‘공적개발원조 통계 보고서(Canad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tatistics)’를 통해 캐나다 전체의 ODA 현황을 자세히 보

14 www.dfid.gov.uk/ 참조

15 www.afd.fr/ 참조

16 www.acdi-cida.go.c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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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정보 접근성 제고

Ÿ 정보 접근성은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쉽게 이용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투명성은 단순히 정

보공개를 온라인상에서 하느냐 혹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하느냐의 문제로만 측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세 기관은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일된 포맷으로 정보를 공개

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Ÿ 원칙적으로 영국 DFID와 캐나다 CIDA는 공개된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공개하고 있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일관된 형식의 서술을 통해서 각 프로젝트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Ÿ 캐나다 CIDA는 정보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 정부는 2011년 

3월 '데이터 공개 포털(Open Data Portal)'을 출범시켜 정부의 통계 데이터와 각종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포털은 CIDA의 웹사이트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연동되

어 있다. 또한 CIDA가 지원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프로젝트 브라우저

(Project Browser)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11월 CIDA는 프로젝

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거나 최근에 종료된 프로젝트의 93%의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데 이는 양적으로 상당한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Ÿ 프랑스 AFD는 2007년 1월 채택된 ‘사회와 환경 책임 정책(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AFD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전략적, 제도적, 운용상의 정

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

해놓고 있으며,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나 설명 요청은 이메일로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관련 

부서로 보내져 내용이 처리된다. 또한 AFD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젝트는 매 단계마

다 체계적인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공개에는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배경, 목적, 과정, 자원, 양허성 차관의 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건은 AFD 웹사

이트에도 공개된다.

Ÿ 또한 영국의 DFID와 프랑스의 AFD는 자국의 원조에 대해 현지어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

칙을 세우고 있다. 수원국의 언어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원조가 수원국 시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불투명하게 집행된 원조는 수원국의 부패문제와 연

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요건이다.

양질의 정보공개

Ÿ 원조의 투명성 확보는 결국 얼마나 양질의 정보가 공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양질의 정보공

개는 단순히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수행중이거나 이미 수행된 원조사업

에 대한 쌍방향 평가를 가능하게 해 수원국과 공여국의 실수와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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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영국 DFID는 뚜렷하게 차별화된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는 ODA가 어떻게 사

용되고 관련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Ÿ 영국 DFID는 ‘2011-2015 사업 계획서’에서 원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기관을 출범시켜 투명성에 대한 독립적인 정밀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서 DFID

전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를 한 문건과 체계적인 검토가 담긴 자료

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고, DFID의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프로

젝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수원국 주민들이 사후적으로 사업

평가에만 단순 참가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원조지출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DFID는 지역 사무소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예산관리와 

현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타 수원국 주민들의 선택과 권한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

인을 개발, 공표하도록 하였다.

Ÿ 또한 영국은 ‘투명성 보증공약’에 따라 원조관련 지출의 세부사항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데, 500파운드(한화 약 90만원) 이상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예로, DFID의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네팔 경찰개혁 프로그램

에 대한 정보를 보면, 프로젝트 기간, 예산, 기자재 사용 예산, 부문별 프로젝트 예산, 연간 

프로젝트 예산 등 재무정보 외에도 세부 항목별로 원조 효과성에 대한 항목을 첨가하여 질

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평가과정을 둔 조치는 한국 원조기관이 

프로젝트 수행 방식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Ÿ 캐나다 CIDA는 사전공개 정책에 따라, 매 분기별로 ▸$10,000(한화 약 1천만원) 이상의 계

약, ▸$25,000(한화 약 2천 7백만원)이상의 기금 사용, ▸직위 이동에 대한 정보, ▸여행 및 

접대비용에 대해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CIDA의 정보공개 및 접근성의 한계

Ÿ 캐나다 CIDA는 정보공개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다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내외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PWYF가 최근에 조사한 투명성 지수에서 캐나다는 30개 국가 중 23위라

는 상당히 낮은 순위를 기록해 자국 NGO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Ÿ 2010년 9월 하모니재단(Harmony Foundation)은 CIDA가 중국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했

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평가를 하기에는 

공개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17 2011년 국경없는 엔지니어(Engineers

Without Borders)도 CIDA의 포털 운영과 프로젝트 브라우저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프로젝트가 남발되는 등 원조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비판하면서 CIDA의 원조 투명

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8

17 http://chinaandharmony.wordpress.com/2010/09/09/a-closer-look-at-cida-transparency-accountability-and-a-

dash-of-common-sens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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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IDA는 기본적인 정보만을 포털에 제공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거나 따

로 찾아봐야 한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정보공개의 적시성뿐만 아니라, 공개

된 정보의 적절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

여준다.

Ÿ 하지만 이들 세 기관은 원조 투명성 문제를 일방적으로 수원국 정부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

하는 일부 공여국과 기관의 태도에 비해,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

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공여국이 먼저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

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정보를 공개하려는 구체적인 노력들은 한국 정부가 참고

해야 할 사항들이다.

18 http://www.embassymag.ca/dailyupdate/view/canada_still_falling_short_on_aid_transparency_10-17-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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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원조 투명성에 대한 평가 

Ÿ 본 보고서는 한국의 원조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해 스페인에 본부를 둔 엑세스인포유럽

(Access Info Europe)이 유럽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평가항목19 을 참고

로 했다.20 엑세스인포유럽의 평가지표는 원조기관의 조직구조에서부터 부패방지에 이르기

까지 총 22개의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평가항목과 세부내용은 국제사회가 광범위

하게 지지하는 내용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원조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5개 항목

을 아래의 표와 같이 선정해서 이를 평가해 보았다.21

<표1>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 

평가항목 세부내용(범례)

1
조직구조

(Organizational Structure)

- 관련부서업무소개 

- 조직도 및 업무담당자

- 정보공개요청방법 및 담당자

- 종합포탈사이트 운영 

2
주요 원조전략

(Main Aid Strategy)

- 사업전략과 시행계획

- 의사결정과정

- 예산 배분 기준 

- 국가별, 분야별, 유형별 시행계획 

3 원조예산(Aid Budget)
- 연간예산 및 중장기예산

- 국가별, 분야별, 유형별, 프로젝트별 세부예산

4
사업시행절차

(Implementation Procedure)

- 원조요청서

- 현지조사보고서 

- 사업 심의․심사 보고서 

- 정부간 협정문 및 공여계약서

- 사업시행자 선정결과 및 시행계약서 

- 공정관리보고서

- 사업실적 및 회계보고서 

5 부패방지(Anti-Corruption)

- 반부패와 관련한 정책과 규정

- 부패 관련 평가 보고서

- 수수 금지 물품

- 내부공익신고제도 및 외부자 진정 제도 

Ÿ 5개 항목별(조직구조, 주요 원조전략, 사업시행절차, 원조예산, 부패방지)로 관련된 주요 자

료의 공개여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이 용이한지(접

19 Access Info, Not Available! Not Accessible! Aid Transparency Monitoring Report, 2009 참조  

20 이 평가항목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캐나다 CIDA와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NORAD)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다.

21 엑세스인포의 투명성 평가항목 중 한국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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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 공개된 시점이 적절하고 의미가 있는지(적시성), 공개된 내용이 충실하고 범위가 적

절한지(적절성), 공개된 내용이 정확한 정보인지(정확성), 공개된 내용이 다른 지표나 기준

과 비교가능한지(비교가능성) 그리고 형식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일관성) 등 여섯 가지 평

가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1. 조직구조 

Ÿ 조직구조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의사결정구조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업무 담당자를 공개하는 것 역시 담당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공개된 

정보 외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로서 중요하다. 또한 해당 조직은 공개된 정보

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포털사이트를 제대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Ÿ 한국의 대표적인 원조정책 담당기관인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국제협력단)의 조직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기관의 정보 접근성을 평가해 보았다.

<표2> 부처별 조직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분석 

조직  

항목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출입은행 국제협력단

언어적 

접근성
별도의 홈페이지 부재

- 기본적으로 내국인 대상의 업

무를 하므로 한글만 서비스 

함.

- 한글과 영어 서비스가 제공되

지만, 영어로는 기본적인 내용

만 제공됨.

- 수원국 언어 제공 서비스 없음.

담당자

접근성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

실 내 개발협력정책

관이 배치된 내용 외

에 다른 정보가 없음.

- 평가불가 

- 기본적인 조직구조와 경영진에 

대한 소개 이외에 각 부서와 

팀명, 간략한 업무서술만 나와 

있음.

-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반면, 중소기업 담당직원은 지

역별, 업종별로 담당자의 직위

와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음.

- 국제협력단의 조직구조와 업무

분장 및 담당자 공개는 앞의 

두 기관에 비해 가장 성실하게 

기술되어 있음.

- 조직도에서 해당 부서의 구성

원과 담당업무, 연락처가 비교

적 쉽고 상세하게 나와 있음.

       평가

1) 기관별 조직구조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이 상이함.

Ÿ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해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고,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이며, 어

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경영진 소개 외에 업

무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제협력단은 해당 부서의 구성원, 담당업무, 연락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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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명시되어 있고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2) 국제개발협력 관련 포털 사이트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음.

Ÿ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포털 사이트가 2010년까지는 외교통상부 부설 사이트로 운영되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위원회로 담당 부처가 변경되었다. 외교통상부의 사이트가 폐쇄

된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포털 사이트는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공사 중이고 

2012년 1월에 열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ODA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2. 주요 원조전략

Ÿ 한국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원조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불과 1~2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가

할만한 정부의 전략문건은 많지 않다. 사실상 한국은 이제야 본격적인 정책수립을 하는 초

기단계라 할 수 있다.

Ÿ 최근에 공개된 대표적인 전략문서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발표한 ‘ODA선진화방

안(이하 선진화방안)’과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공개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이 있다. 법제화 이전 시기의 전략문건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

여 본 보고서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Ÿ 2010년에 발표된 ‘선진화방안’은 명실 공히 국가의 통합적인 원조전략으로서 국무총리실 이

하 16개 부처가 망라되어 만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선진화방안’은 주로 2008년 OECD DAC에 가입하기 전에 실시된 특별검토(Special Review)

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국가협력전략’은 한국 원조의 분

절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무상 통합 원조전략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별 ODA 지

원을 위한 기본 전략서라고 할 수 있다.

Ÿ 이 장에서는 공개된 두 원조전략 문서를 바탕으로 정보의 접근성, 적절성과 정확성 등을 

평가해 보았다.

      평가

1) 원조전략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Ÿ 영국 DFID와 캐나다 CIDA가 원조전략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원조전략 문건들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전략문건에 대한 공개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공개된 자료에는 전략의 타당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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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전략 문건이 제시한 결론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Ÿ 공개된 자료에는 국가협력전략 수립과정과 배경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

고 있다. 예컨대 국가협력전략 수립 근거로 “개발경험과 경제위기 극복경험에 대한 파트너

국가들의 수요가 높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

원국 정부의 평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Ÿ 국가협력전략에는 유·무상 지원기금을 통합해 원조예산의 70%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점협력 대상국 선정과 관련하여 베트남, 가나, 솔로몬 군도 등 3개국이 선정된 사유에 대

한 서술이 없다. 단지 중점협력 대상국 선정에서 언급된 기준은 ‘OECD DAC의 수원국 목

록 129개국 중 중하위소득이하 국가(109개국)를 대상으로 26개국을 선정해 매 3년마다 재심

사를 통해 변경 혹은 추가한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중점협력 대상국의 규모를 26개국으로 

선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후보군 국가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22 이 때문에 시

민사회가 주장해왔던 최빈국 우선지원에 대한 요구나 2011년 국민인식조사23 에서 나타난 ’

서남아프리카 지역 우선지원‘이라는 여론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Ÿ 또한 ‘선진화방안’ 과 ‘국가협력전략’은 전략수립과정에서 현지와의 협의나 조사 과정을 충

분히 거쳤는지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렵고 전략수립 논의과정과 정책결정 절

차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가협력전략의 경우 이미 중점협력 대상국

으로 선정된 베트남, 가나, 솔로몬 군도 등 3개국에 대해 “대상국 정부와의 포괄적 논의가 

있었다”라고만 언급되어 있어 대상국과의 구체적인 협의절차나 내용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Ÿ ‘선진화방안’에는 1)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2)원조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3)국제활동 강화라

는 3대 전략방향만 수립되어 있을 뿐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수립되지 않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세부계획의 책임부서를 지정해 놓은 상태이다.

2) 원조 효과성 증진 및 정책 일관성 확보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Ÿ ‘선진화방안’에서 한국정부는 DAC 특별검토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명목상 개선하려는 노력

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원조 효과성 증진과 정책 일관성에 필요한 원조 투명성 조치

는 누락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OECD DAC 특별검토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조수행체계의 분절화를 극복하거나 유·무상원조를 통합하려는 노력 등 다양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 있지만 ‘선진화방안’에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추진, 점검하기 위한 피드백 시스

템 마련 등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는 앞장에서 살펴본 원조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캐

22 Publish What You Fund 의 Aid Transparency Assessment 중 ‘Korea 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or each recipient country is not open to the public.’ 76쪽  

23 대외경제연구원, 국민인식조사 보도자료 (2011.6.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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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정부가 국내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IATI에 가입하여 

국제기준을 준수하려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Ÿ 정책 일관성은 공여국 거버넌스 체계의 일환이자 범정부적 접근법(Whole of Government

Approach)과 동일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외교부의 정책과 경제부처의 이해가 다른 경우 

종종 정책방향이 왜곡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OECD는 정책일관성이 확보되고 투

명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4

Ÿ ‘선진화방안’은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 수립에 있어 개별 담당소관부처를 명시하고 있

다. ‘국가협력전략’ 수립이나 유·무상 협력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협력하여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한편, 외교통상부는 기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정책일관성과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서로 

다른 부처가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업의 비효율과 중복문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Ÿ 일례로, 아직 미완의 상태로 관계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추진협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 

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8대 원조사업 분야(경제, 보건의료, 인적자

원, 행정I․CT, 농어업,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환경)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단계적으로 개발

협력 콘텐츠를 개발하여 발표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한편 ‘원조모델 개발’분야로는 새마을

운동(농촌종합개발), 직업훈련 프로그램, 모자보건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 정부의 원조모델과 연계되어 개발될 것이 예상되는바, 8대 원조

사업 분야별 담당부처와도 달라 대상국가 선정, 국가별 지원전략, 지원사업 계획 수립 등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 그럴 경우 분절화와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원조예산

Ÿ 원조 예산의 투명성을 살펴보기 위해 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종합예산 공개 

여부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별, 분야별, 채널별(다자,양자), 유형별, 프로젝트별로 공개

된 예산의 정보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Ÿ 원조 예산 관련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정보의 가독성, 적절성, 비교가능성은 대체로 

매우 낮았다.

24 http://www.oecd.org/department/0,3355,en_2649_18532957_1_1_1_1_1,00.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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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제협력단은 OECD DAC의 분류기준에 맞추어 연간보고서를 발행해 지원실적통계를 보고

하고 있다. 통계는 매우 구체적으로 분야별, 지역별, 국가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외

로 특정국가에 대한 통계, 예를 들면, 분야별 지원실적을 볼 수 있는 종합통계는 일목요연

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단은 연간 회계보고 관련 누적 자료를 온라인상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

Ÿ 수출입은행의 연간실적보고서에는 회계보고만 있을 뿐 예산계획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당초의 사업목적과 방향, 사업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통계는 업무 관련 담당자만이 해석 가능할 정도로 복잡하여 일반인

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고려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원조 예산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단순한 실적수치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사업과 연관된 기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종합평가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정보의 

의미를 일반인도 판단할 수 있다.

Ÿ ‘예산’과 ‘결산’ 항목은 원조의 성과와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필수 항목으로 투명성 항목

에서도 중요하다. 엑세스인포의 투명성 평가 항목에도 ‘결산지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제협력단이나 수출입은행 모두 

결산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 모두 연도별로 지원한 

액수만을 통계 수치로 보여주고 있어, 각각의 사업이 예산낭비나 비리 없이 목적한 바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할 수 없다.

Ÿ 정보공개는 결국 정보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얻

고자 하는지 등 이용자 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숫자만 나열된 회계

정보만 공개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거나, 질적 평가나 쌍방향의 평가를 

배재하는 것은 ‘공개를 위한 공개’에 지나지 않는다. 하드웨어적으로 정보 포털을 만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캐나다 CIDA의 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4. 사업시행절차

Ÿ 이번에는 사업시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은 “각 사업시행단계별 정보는 관련 당사자들

의 이해관계와 수원국과의 외교 관계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원조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단

계별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되어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Ÿ 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은 사업 추진 절차를 아래의 표와 같이 여섯 단계로 나누어 소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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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DCF 사업추진 절차

출처: www.edcfkorea.go.kr

  

<표3> 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 사업단계별 정보공개여부 

사업단계 사업발굴
사업심사 

및 선정

정부간 

협정 및 

공여계약

시행업체

선정
공정과정 

사업종료 

및 평가 

사업단계별 

공개항목

사업요청서

(지원요청서)

-현지조사

보고서

-심의 ,심사 

보고서

-정부간

협정문

-(차관)공여

계약서 

-세부평가

기준

-평가결과

-사업시행

계약서 

-공정관리

보고서 

-사업실적

보고서

-회계보고서

공개여부 
두 기관 

비공개  

두 기관  

비공개 

두 기관  

비공개 

두 기관  

비공개 

두 기관  

비공개 

두 기관  

비공개 

모두 비공개이므로 이에 대한 질적 평가 불가능함.

 평가 

1) 사업발굴단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Ÿ 국제협력단은 사업발굴단계에서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들로부터 사업요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종전에는 개도

국 정부나 민간기업이 사업발굴에 주도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도

국 정부와 ‘양자간 정책 협의'(Bilateral Policy Dialogue)를 통해 직접적으로 사업을 발굴하

고, 지원받고자 하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Ÿ 국제협력단의 사업요청서나 수출입은행의 지원요청서에는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와 ‘사업 

실시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ODA사업은 개도국 정부나 재외공관의 요

청에 따라 시작되기 때문에 ODA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개도국 주민들의 의

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객관적 수요조사가 결여되

거나 현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결정된 ODA 사업이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로 제대로 실행

되지 못해 예산낭비로 이어지거나 무리하게 ODA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Ÿ 시작단계에서부터 현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와 ‘사업실시계획서’가 첨부된 사업요청서 혹은 지원요청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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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양국의 시민사회 특히 개도국 주민들이 처음부터 개발

사업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심사 및 선정 단계에서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Ÿ 이 단계에서 국제협력단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혹은 예비

사업을 선정한 후.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최종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수출입

은행 역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현지실사를 거쳐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

Ÿ 두 기관 모두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여러 단계에 걸쳐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심사하는지 알 

수 없다. 사업발굴단계에서 수요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면, 타당성을 조사하

고 심의․심사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현지주민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동시

에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칠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재외공관 혹은 개도국 정부의 사업요청서

나 지원요청서의 진의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ODA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무성도 강화할 수 있다.

3) 정부간 협정 및 공여체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Ÿ 사업이 선정되고 세부계획이나 방침이 결정되면 양국 정부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정을 

맺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계약을 맺는다. 정부간 협정 및 계약단계에서 지원조건,

책임기관, 구매절차, 지출절차, 자금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협정문이

나 계약서의 공개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서 매우 중요하다. 협정과 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야만 체결된 내용이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인권침해나 환경파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재는 분명한지, 지원 조건이나 구매 절차가 국제사회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무엇

보다 향후 협정과 계약에 맞게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Ÿ 양국 정부는 협정과 계약의 내용을 양국 시민사회와 주민들에게 공개해 개도국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자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게 해

야 한다.

4) 시행업체 선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Ÿ 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시행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시행업체 선정과정은 입찰공고를 

내고 심사를 거쳐 입찰결과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출입은행의 업체 선정방식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각각 80점과 20점으로 평가해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협상적

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지원업체들에게 

결과만 통지될 뿐 입찰한 업체의 순위와 점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점수 80점은 

정성평가 40점과 정량평가 40점으로 이루어져서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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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자주 제기되는 만큼 입찰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선정된 업체와 체결한 사업시행계약서가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되

어야 한다.

5) 공정과정을 공개하지 않음.

Ÿ 이 단계는 시행업체가 입찰조건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

고 주관기관은 현장관리자를 파견해 공정을 관리한다.

Ÿ 공정과정은 강제이주를 비롯한 인권침해, 무분별한 환경파괴, 조달 구매상의 비리, 불법노

동, 부실공정 혹은 과대공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

관리는 단순히 목적부합성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이루

어져야한다. 보편적으로 ODA 사업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가 공정과정에서 나타나거나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정에 관한 전과정은 분기별, 연도별 보고서를 통해 공개

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특별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Ÿ 사업발굴의 단계에서 시행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정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ODA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

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6) 종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Ÿ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사업의 효과성을 발굴단계에서 종료단계까지 평가해야 

한다. 두 기관은 모든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선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요약본으로 공개하고 있다.

5. 부패방지

     ODA에서 부패방지의 중요성

Ÿ 부패란 위임을 받은 공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2004년 국

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1조억 달러가 부패의 대표적인 수

단인 ‘뇌물’로 사용된다고 한다. ODA분야는 특히 부패가 일어나기 쉬운 영역인데, ODA의 

부패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원조 효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심

각하다. 예를 들어, 공여국 공무원이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자격이 없는 계약자를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면, 위 계약자는 뇌물로 지출한 비용을 감안해 개발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게 된다. 결국 부패로 인해 비용은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게 되어 원조 효

과성이 떨어진다.



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와 정책제안 23

Ÿ TI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4점으로 178개국 중에서 39위이고,

OECD국가 중에서 22위이다. 한국 사회의 부패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라면 ODA분야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ODA분야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관

행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장에서는 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의 웹사이트

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와 관련한 투명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Ÿ 수출입은행과 국제협력단 모두 부패방지에 관한 정보 접근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1) 부패방지정책과 규정을 두기보다는 윤리경영으로 추상화하고 있음.25

Ÿ 수출입은행은 웹사이트를 통해 윤리경영 추진목표 및 전략과 실천규범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부패방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규정이라기보다 윤리경영이라는 추상적인 틀 안에서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Ÿ 국제협력단은 윤리경영의지, 추진체계, 윤리헌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이 수출입

은행보다는 조금 더 부패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패방지에 대한 명시적

인 표현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2)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Ÿ 국제협력단은 부패영향평가를 “협력단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개정

시,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의 투명

성을 확보하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 부패영향평가가 사업별 또는 수원국 별로 구

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고, (잠재적)수원국의 부패 정도에 대한 평

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Ÿ 수출입은행은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방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공개된 국

가신용도 평가리포트에서는 부패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관료주의 행정 및 부정부패 

만연” 등의 평가가 있을 뿐이다.

3) 선물 등 금품 수수 금지 혹은 신고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함.

Ÿ 국제협력단은 ‘윤리실천기준’에서, 수출입은행은 ‘임원행동강령’에서 ‘선물 등 금품 수수 금

지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

25 2010년 국제개발협력평가, 2011년 국제개발협력 주요 현안, 2011~2015년 국가재정운영계획(ODA분야), 국제

개발협력기본법과 그 시행령에도 부패방지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향 중 국

제원조규범 준수, 특히 DAC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한 정책일관성 분야에서 반부패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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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수수 금지 물품 이외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수를 신고하는 규정이 없다.

Ÿ 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 모두 위 금지 규정을 어겼을 경우 적용되는 처벌에 관한 내용을 

찾기 어렵고 처벌된 사례와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4) 내부 공익신고제도나 외부 진정, 고발 등의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함.

Ÿ 국제협력단이나 수출입은행 모두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소개하면서 내부공익제보자의 신분

보장이나 보상을 언급하고 있다. 국제협력단은 윤리 경영 페이지에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소

개하면서 부정부패신고센터라는 별도의 페이지에 제도와 이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수출

입은행은 국제협력단과 같이 온라인상에 부패방지 제도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고, 외

부 진정과 관련해서 사이버신고센터 메뉴를 두고 있다. 내부공익신고제도는 임직원 행동강

령 운영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수준이다.

Ÿ 부패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인이나 당사자의 제보로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수원국의 시민사회와 공무원 등이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과 국제협력단은 외국인이 고발 혹은 진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제공이나 안내가 없다. 또한 진정 혹은 고발 건 수, 그 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공

개가 두 기관 모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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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제언

원조선진국 등 국제사회가 구체적으로 원조 투명성을 위한 규범을 마련하고 실천할 때 한국정

부도 이에 발맞추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2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의 DAC 동료검토(Peer Review)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원조정책 전반

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 원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Ÿ 한국 정부는 원조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양질의 정보를 공개해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ODA선전화방안’이나 ‘국가협력전략’ 등 주

요 원조전략의 수립배경과 근거, 과정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부처 간의 업

무나 역할이 중복되어 정책일관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원조전략과 정책 수

립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보와 자료들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Ÿ 한국 정부는 원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IATI(국제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가입

하고, 원조 정보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가 통합되어 있는 정보공

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원조선진국들의 사례처럼 ‘원조투명성보증공약’ 채택이나,

원조 투명성을 평가할 독립적인 기관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Ÿ 한국 정부는 ‘공개를 위한 공개’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원조예산이나 통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 있는 정보와 함께 이에 대한 질적 평가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원조선진

국은 분기별로 상세한 예산 집행내역을 나열한 회계정보에서부터 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에 대한 예산집행은 물론 쌍방향의 질적 평가 자료까지 공개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양적 

정보 제공을 넘어 질적 평가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을 해야 한다.

Ÿ 한국 정부는 원조사업 시행의 모든 단계별(사업 발굴단계에서 종료단계까지) 정보를 자

발적으로 공개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시행단계는 실제로 부정부패와 예산낭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과정이기 때문

이다. 첫 사업발굴단계에는 요건을 갖춘 사업신청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특히 수원국 

주민들이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의 심사 및 선정 단계

에서는 직접 현지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포

괄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간 협정이나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공여

국, 수원국 정부, 사업시행자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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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자주 제기되는 만큼 입찰의 전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

다. 공정과정도 분기별, 연도별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어야 하며, 문제발생 시 특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시행 전단계를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Ÿ 한국 정부는 원조사업에 있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접근

성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부공익신고제, 외부 진정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등 원조사

업 시행기관의 부패방지 정책과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부산원조총회에서 글로벌원조체계와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해 어떤 방향과 결과물을 제시할 

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부산원조총회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포함된 

만큼,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더욱 본격화 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를 계기로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에 동참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원조 투명성에 관한 정책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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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The Aid Transparency Principles(원조투명성원칙)

: 엑세스인포(Access-Info) 단체의 원조 투명성 원칙 소개26

서문

원조가 효율적이고(effective) 책무성이 있고(accountable) 참여적이기(participatory) 위해서는 투

명해야(transparent) 한다. 즉, 원조에 대한 정보는 수원국 정부, 국제개발협력의 당사자인 지역 

주민, 각종 이해 당사자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여국, 공여자와 수원국 정부 간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원조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

이다. 그리고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공여국이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일반 시민이 원조 사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때 원조

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원조 투명성 원칙은 공공기관이 ODA 사용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조 효

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정보 접근권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공공기관에 이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27

원조 투명성 원칙은 원조를 조달하거나 원조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원조를 하는 제

3기관에 대해서도 투명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민간 재단, 시민사회와 민간계약자(private

contractor) 등 다른 행위자도 이러한 원칙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28

원조 투명성 원칙은 원조 투명성을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이들은 정보 접근권을 누릴 수 있고, 특히, 원조의 혜택을 누릴 당사자에

게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6 www.access-info.org/documents/Access_Docs/Advancing/Aid/Not_Available_Not_Accessible_Access_Info_E

urope.pdf 참조 Access Info Europe은 정보 접근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이다.

2009년 10월 Access Info Europe의 원조 투명성 모니터링 보고서(Not Available! Not Accessible! Aid

Transparency Monitoring Report) 작성시 사용된 평가 지표, 평가항목, 투명성 원칙을 참고하였다.

27 이러한 권리는 원조를 제공하거나 원조를 쓰는 기관들 즉, 공여국(부처, 지방 정부 기관, 구호기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공개기업), 다자간 국제기관(국제연합, 국제금융기관), 수원국 및 원조를 받는 수원국 

기관(중앙, 지역 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28 이는 공여기관에 보고해야할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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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칙을 지지하는 기관과 개인은 원조를 조달, 지원,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 이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야만 원조를 통해 빈곤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고, 지속가능

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원조 기관이 원조 투명성 원칙을 바로 실행할 만한 기반 시설을 갖춘 것은 아니다. 정보 

접근권은 행정적, 입법적 적용을 의미하며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

라서 수원국과 민간 기관은 이 원칙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점진적으로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한다. 공여국은 투명성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수원국이 행정적인 투명

성을 높이는 수원국의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

원칙

1. 원조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원조를 다루는 공공기관과 원조프로젝트를 대신 수행하는 기관은 원조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

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수집,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시기적

절하고 자동적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조 정책과 수행 절차: 원조 분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Ÿ 원조 전략: 국가적, 지역적 차원. 프로그램별, 부문별, 프로젝트별로 마련해야 한다.

Ÿ 원조 유입(예산 유입, 현물 원조, 행정적 지출 포함): 지역별, 국가별, 섹터별, 지불 방식,

조달방식, 지불 기관별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구성에 따라 승인원조액, 지불원조액 등의 데

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Ÿ 원조의 조건: 원조 협정, 계약서, 이에 관련된 정보, 예컨대 계약 조건, 사전에 합의한 내용,

벤치마크, 기준, 중간 평가 기준, 원조 재원과 관련한 재분배, 예산 집행 보류에 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Ÿ 원조 조달: 원조를 조달하기 위한 절차, 기준, 입찰, 계약에 대한 보고, 계약자와 하청업체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Ÿ 원조효과성 평가: 모니터링, 평가, 회계감사 및 연간 재무보고서를 포함한다.

Ÿ ‘정직한 관행’(integrity procedures): 부패 위험 평가, 선물/향응 신고, 민원 정책과 메커니

즘, 내부 고발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Ÿ 대중 참여: 의사결정과정 참여, 평가, 초안 문건 제공, 컨설팅과정에서 제출되는 문건 공개,

일반인 의견 반영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Ÿ 정보접근: 조직의 구성, 담당자 연락처, 공개 방침과 원칙을 공개하도록 한다.

이러한 원칙의 예외상황은 국제법상의 제한 사항이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시민의 이익에 반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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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 뿐만 아니라 수원국에서 원조 활동을 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모든 종류의 정보 색인

(Index)을 공개하고, 가능하면 특정 나라,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연결해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2. 원조에 대한 정보는 시기적절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접근 가능하고, 비교 가능해야 한다.

원조에 대한 정보는 수원국과 시민사회단체, 기타 연관자들, 공여국과 수원국의 주민들에게 유

용한 정보(quality)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가 

이루어 져야 한다.

Ÿ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정보는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도 적절한 형식과 언어로 제공되

어야 한다. 분석, 평가, 참여에 필요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는 다

른 이해관계자에게도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는 인터넷,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공개되거나 직접 발송되는 인쇄매체(간행물)이나 회의를 통해서 직

접적으로 공개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보는 원조를 받는 당사자의 언어로 번역 

되어야 한다.

Ÿ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공개 정보는 원조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고 원조 과정에 개입이 

가능한 시기에 공개되야 한다. 이것은 프로젝트가 계획, 진행, 종료되는 때 제공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또한, 최신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최대한 정확하고 완성된 내용이어야 한

다.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수원국의 회계년과 중장기,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에 맞

춰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Ÿ 비교가 가능한 정보 원조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국가내, 국가간의 원조 비교가 가능하도록 

여러 형태로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이 가지고 있는 수원국에 대한 

정보는 수원국의 예산분류, 예산 계획, 회계년 계획과 쉽게 접목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

어야 한다. 예산과 재무에 관한 정보는 국제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원국의 정보요

구에 일관성을 지키려면 원조기관들이 하나의 통일된 기준 하에서 원조에 관한 통계와 예

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별, 섹터별, 수원국별, 원조목적별, 조달방식별 등 

일관성있게 원조 데이터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3. 누구나 원조 관련 정보를 청구하고 요구 할 권리가 있다.

원조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청구 메커니즘을 설치해 정보 접근권을 보

장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구 사유, 청구자의 시민권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청구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

중해야 한다. 정보 청구 과정은 쉽고 무료여야 한다. 단지 서류 복사와 발송 등의 비용이 적용

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는 국제법상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에

게 시기적절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비공개처리가 되거나 답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사람

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부 감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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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의하면 정보 접근권은 공공기관이나 국내법상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요

구할 수 있다. 원조 시스템의 ‘책무’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성을 고려할 경우, 원조를 

다루는 모든 행위자는 공공 정보접근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원조사업

을 하는 제3자가 정보를 직접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공여국과 그의 공공기관은 사업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정보공개 제도 

와 상관없이 자국이 정한 정보공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원국 시민들에게 공여국 시

민들과 같은 수준의 정보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

4.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원조 사업을 하는 모든 행위자는 시민들이 정보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치인과 기자, 시민사회와 일반 시민, 특히 원조사업과 직접

적인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이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정보공개 관련 담당 직원들은 정보공개에 

관한 정보 제공 임무와 특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원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규모와 특성상 적절한 경우, 수원국과 공여국의 정부는 ‘능

력향상’(skills-building )프로그램을 진행해 이해 당사자들이 원조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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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cra Agenda for Action(아크라행동의제)  

: 「아크라행동의제」중 원조투명성 원칙 부분만 발췌29

24. 투명성과 책무성은 개발 성과에서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국가와 공여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지켜야 한다는 파리 선언의 핵심이다. 우리는 다음의 조치들을 통

해 원조 투명성과 책무성을 행할 것이다.

Ÿ a. 원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수입, 예산, 지출, 자금조달, 회계감사  

공개 등 공적 재원 관리를 투명하게 해 국회 모니터링을 수월하게 해야 한다. 공여자는 원

조의 양, 책정사항, 그리고 원조사업의 결과에 대한 정기적이고(Regular) 구체적이고

(Detailed) 시기적절한(Timely) 정보를 공개해 수원국이 예산, 회계, 감사를 더 정확하게 하

도록 해야 한다.

Ÿ b. 파리선언에 서명된 대로 파리선언에 서명한 모든 국가는 2010년까지 상호 평가제도

(Mutual Assessment Review)를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기존의 

공여국 원조 통계와 제3자의 판단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결과 보고(Results Reporting) 및 

정보 시스템(Information Systems)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 철저한 감시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최근에 나타나는 좋은 사례들을 소개할 것이다. 국가는 개발과 원조 정

책에 관한 상호 합의한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Ÿ c. 국가 차원의 상호 평가 검토안을 보완하고 실행결과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과 공여자들이 공동으로 검토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 등 

국제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Ÿ d. 개발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원국과 공여국이 부패를 적극

적으로 막아야 한다. 공여자와 개발도상국은 유엔 반부패 협약을 비롯해 합의된 반부패 원

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공적 자금 사용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 감시제도를 개선해 부패를 해결해야 한다. 공여자들은 국내에서 개인과 기업들

의 부패를 방지하고 불법 자금을 추적해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25.b. 지금부터 공여자와 수원국은 원조 배분에 관한 모든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26.b. 지금부터 공여자는 연간 원조 승인액과 실제 배분액에 대한 정보를 전면적이고 시기

에 맞게 공개해 수원국 자체의 원조 예산 측정과 회계 시스템에서 제대로 된 원조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29 http://www.oecd.org/dataoecd/58/16/41202012.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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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c. 지금부터 공여자는 3개년/5개년 원조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원국에 정기적이고 시

기적절하게 공유하여 수원국이 중기 개발 계획과 거시경제 프레임웍을 통합하여 재원 배

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여자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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